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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iderable cost gap between three major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namely nuclear, coal, and combined 

cycle gas turbine (CCGT), has been a well-established fact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Alternatively, this paper analyzes 

the 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LCOE) of the three technologies reflecting overall social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on 

including accident risk, CO2 emission, and air pollution damage. The paper unveils to what extent current discriminative 

subsidies on fuels regarding the social costs, mostly through tax exemptions, affect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technologies. In particular, it finds relative positions of coal and CCGT could be altered depending on appreciation level of the 

social costs. It has limits in analyzing fixed costs of the technologies, however, due to limited data availability of nuclear 

power, and suggests further studies on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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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원전 사고위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장거리 송전

망 갈등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미래 전

원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전원구성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 설비의 발전원가가 다른 

설비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주요 3대 설비인 원전, 석

탄발전, 가스복합간의 발전비용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러한 격차의 이유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현행 

발전비용의 주된 항목인 고정비(건설비 등)와 변동비(연료비 등)

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

히 건설비의 저평가와 함께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불공정한 과세가 

주된 논란거리이다. 둘째, 현행 발전비용이 각 설비가 유발하는 

외부비용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발전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관

례였으나 최근 원전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외부비용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균등화 발전비용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의 개념으로 3대 주요설

비인 원전, 석탄발전 그리고 가스복합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재평

가하고 여기에 제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의 발전비용을 재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각 설

비별 발전비용을 재산정한 선행연구들도 다수 있다.[1-5] 이들을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정방식으로 구분하자면 설문조사(선택실험

법 등에 의한 지불의사액 산정)에 의한 외부비용 산정과 해외의 

외부비용을 국내 여건에 맞게 보정하여 산정한 연구로 대별된다. 

양자는 어느 것이 옳다기보다 아직 초기인 국내 연구여건상 

서로 보완적으로 지속적인 연구축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글은 

이 가운데 후자의 흐름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기존 연구와 

크게 2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데, 하나는 사고위험 비용, 이산

화탄소 비용, 대기오염 비용을 최근 자료수치 및 방법론을 활용

하여 재산정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비 평가에서 최근 저유가 

기조를 반영하면서 발전용 연료의 동등과세 문제를 다룬 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이 재산정한 외부비용과 연료비 전망

은 수치상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나리오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2. 균등화발전비용 재산정의 전제 및 자료

균등화 발전비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발전비용 산정방식의 

하나로서 여건상 매년 달라지는 실제의 발전비용을 설비수명 기

간 동안 균등화하여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설비간 발전비용을 비

교하는 방법이다.[6] 따라서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대상설비를 선정하고 고정비와 관련되는 비용항목(건설단가와 운

전유지비 등), 변동비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열량단가와 열소비율 

등) 그리고 경제적 및 기술적 전제조건(할인율, 환율, 설비이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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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균등화 발전비용의 기본 자료와 분석전제

Table 1 Assumptions for LCOE calculation

Nuclear

(1400MW)

Coal

(1000MW)

CCGT

(900MW)

공통전제
할인율(5.5%), 

환율(1120원/$), 설비이용율(85%)

내용연수(년) 40 30 30

건설비(천원/kW) 2,378 1,449 904 

CRF(%) 6.232 6.881 6.881 

소내소비율(%) 4.8 4.9 2.6

운전유지비

(원/월, kW)
11,270 3,230 2,780 

열소비율

(kcal/kWh)
2,365 1,978 1,540

열량단가

(원/Gcal)*
1,933

19,760

(18,780)

58,385

(56,870)

* 열량단가는 2016년 세제인상분 반영(괄호는 7차계획 수치)
  자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자료

표   3 연료비 전망 시나리오

Table 3 Scenarios of fuel costs

Nuclear Coal LNG

7차 기준(원/Gcal) 1,933 19,760 58,385

저유가 기준(원/Gcal) 1,933 15,530 48,917

7차 기준(원/kWh) 4.80 41.10 92.31 

저유가 기준(원/kWh) 4.80 32.30 77.34 

소내소비율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우선. 대상설비는 최근 설비별 규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원전 1,400MW, 석탄발전 1,000MW, 가스복합 900MW으로 설정

한다. 고정비 및 변동비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계

획)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분석목적에 따라 변용하여 사

용한다. 특히 연료비의 경우 2016년에 이루어진 세제인상을 평균 

발열량 5,600kcal/kg(석탄)과 13,070kcal/kg(가스) 기준으로 환산

하여 반영하였고 이후 동등과세 산정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

였다. 

물론 균등화 발전비용의 원리상 발전용 연료에 포함된 세금을 

모두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글의 분석목적중 하나가 재산정

한 발전비용과 현행 발전비용간 대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금 제

외보다 연료별 세금을 동등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상 기

본 자료와 분석 전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시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7차 계획 수치 기준인 2014년으로 통일한다.

한편 재산정한 고정비와 변동비에 추가로 반영하는 제반 사회

적 비용은 각 해당 항목에서 산정방식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 글

의 분석목적이 발전비용의 재산정에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 1의 수치를 이용하여 7차 계획에 의한 현행 

발전비용을 미리 산정해두기로 한다. 

표 2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주요 설비

간의 발전비용 격차는 매우 크다. 석탄발전은 원전 대비 1.33배 

가스복합은 거의 2.30배에 달한다. 이 수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그 가운데서 특히 원전이 선호되는 이유다. 원

전의 저렴한 발전비용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EPC 경쟁

력이 있고 동일 노형을 연속적으로 건설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

기업 구조에서 설계비용 절약, 저렴한 이자비용, 짧은 공기하의 

적기건설, 대단지화에 의한 부지비용 절감 등 정부의 원전우대정

책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다.

표    2 제7차 계획에 따른 현행 발전비용

Table 2 LCOEs in the 7th Basic Plan of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Nuclear Coal CCGT

고정비 41.32 20.37 13.67

변동비 4.80 41.10 92.31

균등화원가

(원전=100)

46.12

(100.0)

61.47

(133.2)

105.99

(230.0)

발전비용이 국가별 여건 차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이지만 주요 3대 설비의 경우 설비가격 자체가 국제가격상 유사

한 범위내에 있고, 연료가격 역시 유사한 지정학적 여건의 나라

들은 동일한 수입가격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주요 3대 설비간 과도한 비용격차는 다소 인위적으로 

증폭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비용항목을 중심으로 이를 

하나씩 확인해보기로 하자.

3. 변동비의 재산정: 연료비 전망과 세제의 공정평가

3.1 연료비 전망

원전의 경우 전체 발전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

은데다가 우라늄 가격 역시 유가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 이에 비해, 석탄의 유연탄이나 특히 가스복합의 경우 연료비

가 발전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가 연료가격이 유가에 

매우 민감하게 변동한다. 따라서 유가를 비롯한 미래 연료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따라 석탄발전과 가스복합의 발전비용은 크

게 변한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의 고유가는 특히 가스복합의 발전비용

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고유가의 말기에 작성된 7차 계

획의 관련수치 역시 그 추세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

만 7차 계획 이후 저유가가 지속되고 이러한 저유가 기조가 상

당기간 오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외 전망이 다수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7차 계획 기반의 연료비 전망과 별

도로 2016년도 유가수준을 고려한 저유가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다. 원전의 경우는 전술한 이유로 7차 계획의 연료비를 그대로 

유지한다. 표 3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저유가 지속시 가스

복합이 석탄발전보다 비용 하락이 더 큼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저유가 지속시 원전과 석탄발전 그리고 가스복합간의 발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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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줄어들며, 특히 가스복합에서 가장 큰 경제성 개선이 이

루어짐을 의미한다.

3.2 연료세제의 공정평가

물론 가스복합의 연료인 천연가스는 대부분 유가(JCC 혹은 일

부 HH가격)에 연동된 계약가격이고 액화 및 기화비용의 장거리 

수송비용으로 인해 설령 저유가라고 하더라도 연료비상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용 연료간 과세의 

불공정으로 인해 가스복합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표    4 발전용 연료세제 및 부담금 현황

Table 4 Taxes and levies on fuels

(원/kg)　 Uranium　 Coal LNG

관세　
기본  - - 3%(6개월)

탄력 - - 2%(6개월)

개별

소비세　

기본  - 24 60

탄력 - (17/19) (42)

수입

부과금
　 - - 24.2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천연가스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 개별

소비세,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원전의 우라늄은 모든 

세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석탄발전의 유연탄의 경우 최근에야 저

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사업자의 가스도입 및 배분과정에서 발전용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에 대한 교차보조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더 다

루지는 않지만 불공정한 연료세제 이상으로 가스복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동비의 공정평가를 위해서는 발전용 연료간 연료과

세를 동등하게 부과하여 평가해야 한다. 첫째, 관세의 경우 원전

과 유연탄은 면세이나 발전용 천연가스는 2.5%(6개월 2% 및 6

개월 3%, FTA 국가의 경우 관세 면제)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관세는 종가세 구조이기 때문에 톤당 화폐가격이 높은 발전

용 가스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종가세 형태의 관세를 다른 발전연료에 동등하게 반영

하는 것은 방법론상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다. 종량세와 달리 종

가세는 수입연료가격에 따라 매번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

론 몇 가지 단순한 가정을 사용하여 종가세를 종량세로 치환하여 

가상적인 수치를 상정할 수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7] 따라

서 가스복합에 불리하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세의 

동등과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개별소비세의 경우 발전용 가스에는 부과되나 원전의 연

료인 우라늄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발전용 유연탄은 오랜 기간 

면세였다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에 따라 2014년 하반기

부터 낮은 수준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개별소비

세는 종량세 형태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에 

준하는 세금을 우라늄이나 유연탄에 동등하게 부과할 수가 있다. 

셋째, 수입부과금의 경우 발전용 가스에는 부과되나 우라늄과 

유연탄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수입부과금이 연료의 수입상황

(에너지 안보가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라늄 역시 수입

이기 때문에 수입부과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

지만 우라늄의 경우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에 비해 수입가격 및 물

량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수적인 수치산

정을 위해 원전에는 수입부과금을 동등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유가와 연관성이 높은 유연탄

에 대해서는 발전용 가스에 준하는 수입부과금을 동등하게 부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세금과 별도로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

세가 원전(1원/kWh) 및 유연탄/가스발전(0.3원/kWh)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 세율의 공정성과 적정성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

만 지면관계상 이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발전용 가스에 준하는 동등과세를 상정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동등과세할 것인지를 택해야 하는데 에너지는 주

로 열량이나 이산화탄소 혹은 대기오염배출 등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이산

화탄소 비용이 이미 제도상 시행되어 있고, 대기오염배출은 대기

오염비용을 환경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글

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등과세 대상이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이

고, 최근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도입시 열량 기준으로 세율을 정

한 사례가 있어 발전용 연료에 대한 동등과세는 열량기준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하에 발전용 가스

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서두에서 언급한 열량기준

하에 열량단위의 세율로 환산하여 각 발전용 연료에 대한 동등하

게 과세하면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발전용 연료의 동등과세에 따른 변동비 증분 

Table 5 Increment of variable costs by imposing equal taxes 

on fuels  

Nuclear Coal CCGT

기존단가(원/Gcal) 1,933 19,760 58,385

변동비(원/kWh)  4.80 41.10 92.31

동등과세 

추가액(원/Gcal)

5,051 2,370 0

(개소세) (개소세+부과금) (기과세)

동등과세 

열량단가(원/Gcal)
6,984 22,130 58,385

변동비 증분(원/kWh) 12.55 4.93 0

우선 원전의 경우 개별소비세만 동등과세를 했음에도 변동비

는 12.55원/kWh이나 상승한다. 이를 통해 우라늄 면세 혜택이 

주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 유보한 관

세와 수입부과금까지 동등과세에 포함할 경우 원전의 연료비가 

상당 수준 인상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석탄발전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의 동등과세로 

4.93원/kWh 상승한다. 유연탄에 이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

는 탓에 상승폭은 그리 크지는 않다. 석탄발전의 경우도 관세까

지 동등과세에 포함하면 이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 

이상 연료비의 동등과세는 세금중 일부만 동등과세 한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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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전술한 발전용 가스의 도시가스 교차보조 미산정과 함

께 가스복합에는 불리한 방식이라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4. 외부비용의 추정과 산정

 

4.1 사고위험비용의 추정

 

원전의 사고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원전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배상 수준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원전의 경우 대체로 3억 SDR(약 5,000억원)의 배

상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납부하며,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보상은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이러한 원전의 저평가된 

보험료는 원전의 발전비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더구나 원전사

고로 인한 피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보험 자체가 없고 높은 프리

미엄으로도 이를 인수할 보험사가 없다는 사실은 원전이 갖고 있

는 취약성이자 공정한 발전비용 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원전이 국가의 보조와 지원(사고비용의 사회화)없이 

운영되기 어려운 사업임을 시사한다. 물론 보험료를 가상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고피해액(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사

고 피해액)에 사고확률(예를 들어 14,323로 년중 5회 사고의 세

계기준 사고실적확률 3.5×10-4)을 곱하는 보험료 산정방식(손해

기대치법)이 종종 사용되고 있으나 원전사고는 대수의 법칙이 적

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다. 

원전의 보험료 추정은 그 자체가 별도의 큰 연구주제이기 때

문에 차후의 과제로 하되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일본의 비용평

가위원회가 산정한 사고위험 비용인 5.62원/kWh(0.5엔/kWh의 

원화 환산액)을 사고위험비용의 하한으로 설정하고, 한계는 있지

만 전술한 손해기대치법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사고 피해액을 국

내 인구밀도와 GDP로 보정한 피해액(343.5조원)에 세계기준원전

사고 실적확률(3.5×10-4)을 적용한 위험비용인 12.01원/kWh을 

상한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은 제7차 계획의 고정비를 그대로 사

용하였고, 잠정적으로 상정한 사고위험비용 역시 저평가 가능성

이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이 산정한 원전의 균등화발전 비용은 여

전히 과소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6 원전 사고위험비용의 산정 결과

Table 6 Accident risk costs of nuclear power 

　(원/kWh) Accident risk cost Methodology

하한  5.62 일본 비용검증위 

상한 12.01 손해기대치법

4.2 이산화탄소 비용의 산정 

 

사고위험비용이 원전의 외부비용이라면 석탄발전과 가스복합

의 대표적인 외부비용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비용과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생명 및 환경피해인 대기오염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산화탄소 비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기후변화가 21세

기 최우선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이 발전부문에 

가장 큰 비용과 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부분

의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비용을 전제로 하여 균등화 발전비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도입여부와 무

관하게 발전원가 산정에 탄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

세가 되어 가고 있다.[6]

다만 이산화탄소가 단위당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피해를 유발

하나 각 국가의 사회적 할인율 차이 등으로 국가별로 다르게 결

정 및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수치설정이 어렵다. 우리나

라의 경우 배출권 즉 탄소비용의 최고가격이 10,000원/톤으로 설

정되어 있으나, 이는 감축계획 오류 등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 결

함으로 인해 설정한 인위적인 상한가격이어서 이산화탄소 비용으

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7 이산화탄소 비용의 산정 결과 

Table 7 CO2 emission costs 

　(원/kWh) Coal CCGT

배출계수

(kg-CO2e/kWh)
0.7200 0.3262

하한 19.86  8.37

상한 26.69 11.2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7차 계획이 상정한 25,000원/톤을 하한

으로 하고, IEA(2015)가 상정한 30$/톤(환율 1,120원 적용)을 상

한으로 설정한다.[6] 표 7은 이를 전제로 한 산정결과로 석탄발

전은 19.86~26.69원/kWh, 가스복합은 8.37~11.29원/kWh의 범위

를 보여주고 있다. 이산화탄소 비용이 높을수록 석탄발전과 가스

복합간의 발전비용 격차는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역전이 될 가

능성도 있다.

4.3 대기오염비용의 산정 

 

이산화탄소와 함께 최근 사회적 논란을 유발한 미세먼지로 발

전용 연료가 유발하는 SOx, NOx, PM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이들 대기오염비용에 관해서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산

정수치가 있으나 동일한 대기오염이라도 각 지역의 기상상황과 

흡입율 등에 따라 피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적인 비용산정이 

어렵다. 

이 역시 시나리오 방식으로 7차 계획이 상정한 대기오염비용

을 하한으로 하고, Parry et al(2014)가 산정한 한국의 대기오염

비용을 상한으로 하는 2가지 시나리오로 접근한다.[8]  Parry et 

al(2014)이 산정한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대기오염비용의 경우 전 

세계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우리나라 발전설비 위치와 주

변인구 그리고 흡입율까지 고려한 산정이라는 점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수치라고 판단된다. 상하 및 하한

의 계산시 오염물질당 배출계수는 7차 계획의 수치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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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표 8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석탄발전은 9.43~ 

27.38원/kWh, 가스복합은 2.38~10.98원/kWh으로 대기오염비용이 

이산화탄소비용에 준하는 외부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오염 문제와 아울러 주요 민원의 대상이면서 어업 활동 

및 해양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환경비용으로서 온배수 피해비용을 

들 수 있으나 이 역시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산화탄소비용 및 대기오염비용의 산정결과가 시사하

듯이 이들 비용이 높아질수록 원전과 화력발전간의 차이는 증가

하나, 화력발전내부에서 석탄발전과 가스복합간의 격차는 감소함

을 알 수가 있다.

표    8 대기오염비용 비용의 산정 결과  

Table 8 Air pollution damage costs  

(원/kWh) Coal CCGT

SOx 5.21 -

NOx 3.06 2.38

PM 1.16 -

하한 9.43 2.38

SOx 12.51 -

NOx 14.15 10.98

PM2.5  0.72 -

상한 27.38 10.98 

5. 정책비용과 계통관련 비용

5.1 정책 비용 

그리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정책 목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개입

이 특정 전원의 발전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공정한 발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비용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정책비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과 송전망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각종 연구

개발금(R&D) 및 관련기관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표    9 정책비용의 산정 결과 

Table 9 Policy related costs 

(원/kWh) Nuclear Coal CCGT

발전소주변지역 0.25 0.15 0.10 

발전소주변특별사업 0.24 0.22 0.14 

송전망주변지역 0.26 0.26 0.08

일반회계 지원사업 1.58 0.09 0.06

공공보조금(합계) 2.33 0.72 0.38 

 자료: 2014년 결산자료

본 논문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집행된 발전소 및 송전선주

변지역사업과 2014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었던 각종 설비관련 

사업예산을 모두 합산하고 이를 2014년 각 설비별 연간발전량으

로 나눈 수치를 정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표 9는 그 산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원전 2.33원/kWh, 석탄발전 0.72원/kWh, 가스복

합은 0.38원으로 원전에 대한 정책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5.2 계통관련 비용

현재 발전비용의 산정에는 발전설비만을 고려할 뿐 설비입지

에 따른 송전망 관련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송전망 비용

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별 상황차이 나아가 동일 국가 

내에서도 발전설비가 위치할 입지를 사전에 전제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송전망 관련비용은 엄연히 발생하는 비용으

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이나 석탄발전은 냉각수 문제와 연

료수입의 용이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대도시에서 멀

리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원전이나 석탄발

전은 지역밀착형 입지가 가능한 가스복합 등의 분산전원에 비해 

대규모 송전망 관련비용 및 이에 다른 사회적 갈등, 경관비용, 지

가하락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물론 가스복합의 

경우도 수요지에서 떨어진 원격지에 입지할 경우 이와 관련된 비

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송전망과 관련하여 다

음 2가지 비용, 즉 연료비 손실에 해당하는 송전손실비용과 송전

망비용의 대리변수로 송전이용비용을 계산한다. 

표    10 송전손실비용과 송전사용료의 산정결과

Table 10 Transmission loss and usage costs

　 Nuclear Coal CCGT

TLF 1.005061 0.998654 1.018565

변동비 4.80 41.10 92.31 

변동비/TLF 4.78 41.16 90.63 

송전손실비용

(원/kWh)
-0.02 0.06 -1.68

송전손실비용

(복합=0 기준)
1.66 1.74 0.00 

송전망사용료 3.94 3.84 2.78

우선, 송전손실 비용은 2014년 송전손실계수로 손실률을 산정

하고 이를 변동비의 손실액으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원칙상 송전

손실비용도 연료비 전망에 따라 두 가지로 산정해야 하나 그 수

치가 크리 크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상하한 수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7차 계획의 연료비에 의한 송전손실비용을 단일 

수치로 사용한다.

한편 송전건설비의 대리변수로 송전이용요금을 이용하되 기본

료는 설비간 동일하므로 제외하고 설비별 사용료는 수요측과 공

급측으로 50% 책정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2배로 하여 설비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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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발전원별 발전원가 (높은 외부비용)

Table 12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high external 

cost case)

(원/kWh) 원자력 석탄 LNG CCGT

고정비 단가 41.32 20.37 13.67

연료비 단가 4.8 32.30 77.34

연료공정과세 12.55 4.93 0

공공보조금 2.33 0.72 0.38

탄소비용 0 26.69 11.29

대기오염비용 0 27.38 10.98

보험비용 12.01 0 0

송전망 비용 3.94 3.84 2.78

송전손실비용 1.66 1.74 0

재산정비용 (78.61) 117.99 116.45

전망사용료로 산정하였다.  표 10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미

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장거리 원격지에 입지하는 원전

과 석탄의 송전손실비용이나 송전망 사용료 모두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물론 엄밀하게 하자면 송전망사용료와 관련하여 송전망 건설 

및 운용에 따른 외부비용으로서 경과지 주민의 재산 손실과 불안

감 그리고 경관 훼손 및 지역발전 저해와 같은 외부비용을 추가

로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 이에 관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

하여 이 글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6.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재산정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재산정한 수치를 종합하되 외부비용의 

경우 상한 및 하한으로 구분하여 2가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로 

한다. 연료비의 경우 7차 계획 변동비는 낮은 외부비용에 적용하

고 저유가 변동비는 높은 외부비용에 적용한다. 이는 전술한 바

와 같이 원전의 재산정수치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논의를 주로 석탄발전과 가스복합간 비교에 두기 위해

서다. 즉 ‘7차 변동비와 낮은 외부비용의 조합’과 ‘저유가 변동비

와 높은 외부비용의 조합’이 석탄발전과 가스복합간의 격차 변동

을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결과는 표 11, 후자의 결과는 표 12에 표시되어 있다. 

양자의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어느 

경우이든 원전의 발전비용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

만 이는 원전의 고정비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사고위

험비용의 불확실성 그리고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세제 요인에 의

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원전의 발전비

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11 발전원별 발전원가 (낮은 외부비용)

Table 11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low external 

cost case)

(원/kWh) 원자력 석탄 LNG CCGT

고정비 단가 41.32 20.37 13.67

연료비 단가 4.80 41.10 92.31

연료공정과세 12.55 4.93 0

공공보조금 2.33 0.72 0.38

탄소비용 0 19.86 8.37

대기오염비용 0 9.43 2.38

사고위험비용 5.62 0 0

송전망 비용 3.94 3.84 2.78

송전손실비용 1.66 1.74 0

재산정비용 (72.22) 102.0 119.93

둘째, 재산정한 주요설비의 발전비용 격차가 서두에서 산출해 

두었던 현행 발전비용 격차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원

전 수치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가스복합간의 격차가 상

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석탄발전과 가스복합

간의 발전비용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데 어느 경우든 석탄발전

과 가스복합간의 발전비용 격차는 대폭 축소됨을 알 수가 있다. 

가스복합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가스복합의 경제

성이 석탄발전보다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들 양자간 비용격차 축소 혹은 비용 역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요인은 연료비 전망, 동등과세 그리고 외부비용의 3가지다.

7. 결  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기전원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3대 

설비의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공정 평가와 제반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여 주요 3대 설비의 발전비용을 재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료비 전망과 발전용 연료세제의 동등과세가 각 설비간 

발전비용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연료비 전망의 경

우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전용 연료세제는 확실히 

가스복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동등과세를 시행하면 원

전 및 석탄발전 대비 가스복합의 경제성은 분명히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비용에서는 원전은 사고위험비용, 석탄발전과 가

스복합의 경우 이산화탄소 비용과 대기오염비용이 각 설비간 발

전비용 격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전의 

사고위험비용은 자료상은 물론 방법론상 불확실성이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석탄발전과 가스복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합

리적 범위내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비용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이들 비용 감안시 석탄발전과 가스복합간의 발전비용은 근접하거

나 경우에 따라서 역전될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비용과 계통비용의 경우 현재 산정수치로는 비교적 

작은 수치여서 설비간 발전비용 격차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지

니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송전망 건설 및 운

용에 따른 여려가지 외부비용을 추가로 고려하거나 이를 회피하

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가의 HVDC 송전망을 감안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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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계통비용 특히 원전 및 석탄발전의 계통관련 비용 역시 현재 

수치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이 글이 지니고 있는 한계 역시 존재

하는데 첫째, 원전의 발전비용 재산정이 자료제약과 방법론상 한

계로 인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석탄발전

과 가스복합의 외부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비용과 대기오염비용 역

시 원전 사고위험비용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범위로 

접근하긴 했지만 이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다. 셋

째, 계통비용과 이와 관련된 외부비용 혹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HVDC 비용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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